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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5. 11. 28.(금)

K-배터리로 미래 산업 
성장에너지 충전한다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8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개최
- 차세대 배터리 기술리더십 확보, 이차전지 공급망 강화, 신수요 창출
- 신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계획 발표

【관련 국정과제】 29. 신성장동력 발굴·육성으로 첨단 산업국가 도약
30. 주력산업 혁신으로 4대 제조강국 실현

  정부는 11월 28일(금)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8차 회의에서는 

‘K-배터리 경쟁력 강화방안’을 포함해 총 3건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 제8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개요 >
 ▪ 일시/장소: ‘25.11.28일(금) 16:00~17:00 / 정부서울청사

 ▪ 참 석 자: 국무총리(위원장), 산업부장관(간사) 등 정부 위원 및 민간 위원

 ▪ 회의안건: (안건1) K-배터리 경쟁력 강화방안

(안건2) 신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계획

(안건3)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 및 변경 계획

< 안건 1. K-배터리 경쟁력 강화 방안 >

  이차전지는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자율주행·드론 등에 필수적으로 

활용되어, 탄소중립과 미래 모빌리티를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기술이다. 정부는 

전기차 캐즘과 중국의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Œ차세대 배터리 기술 리더십 확보, �이차전지 소재ˑ광물 

공급망 강화, Ž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수요창출 등의 정책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Œ 차세대 배터리 기술 리더십 확보

  정부는 전고체ˑ리튬금속ˑ리튬황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우위 확보를 위한 

지원에 주력할 예정이다. 우선, ‘2035 이차전지 산업기술 로드맵’을 연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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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R&D 방향성과 기술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세대 배터리 기술선점을 위한 산업기술 및 원천기술 개발에 ’29년

까지 약 2,8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R&D 이후 조기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ˑ표준ˑ특허 등 지원,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한 사업화 등도 지원한다.

 한편, 보급형 배터리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도 요구되는 만큼, 

“LFP plus(플러스)”전략을 추진하여, LMFP(리튬망간인산철), LMR(리튬망간리치), 

나트륨 배터리 등 새로운 보급형 배터리와 관련된 소재 등의 기술 고도화를 

통한 생태계 조기 구축도 지원할 예정이다.

� 이차전지 소재ˑ광물 공급망 강화

  주요 소재와 핵심광물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소재를 중심으로 

국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보다 능동적으로 핵심광물을 확보해나가기 

위해 ‘고위험 경제안보 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한 투자 지원 확대(’26년 1,000억원), 핵심

광물 공공비축 확대, 사용후배터리의 재자원화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Ž 국내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한 수요 창출

  이차전지 셀은 글로벌 수요처 인근에서 생산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핵심 생산기반은 국내에 유지되어야 한다. 신제품 개발 및 차세대 

R&D 등 고부가가치 기능은 국내의 “마더팩토리”에서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2035 NDC에 따른 국내 전기차 및 ESS 수요도 국내에서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국내에 일정 수준의 이차전지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전기차와 ESS 수요를 최대한 활성화해나갈 예정이다. 전기차 수요 진작을 

위한 보조금 확대('25년: 7,153억원 → '26년: 9,360억원), 개소세 및 취득세 감면 

등을 지속 추진하고, ESS 중앙계약시장에서는 공급망 요소를 포함하여 산업 

경쟁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방산ˑ로봇ˑ선박 등 신수요 

개발을 위한 R&D 및 실증, 배터리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한 셀ˑ소재 및 

BMS 등 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국내 생산기반 강화를 위해 ‘배터리 삼각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권역별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R&Dˑ인프라ˑ인력양성 지원, 권역 간 

연계 강화를 위한 협의체 및 플랫폼 구축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 특화 분야: (충청권) 배터리 제조, (호남권) 핵심광물ˑ양극재, (영남권) 핵심소재ˑ미래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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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 2. 신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계획 >

  정부는 이차전지‧로봇‧방산 특화단지 신규 지정 절차를 시작한다. 니켈‧
리튬 등 이차전지 기초원료 생산을 집중 지원하는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작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새롭게 추가된 휴머노이드(로봇)와 첨단항공엔진

(방산) 특화단지가 지정 대상이다.

  * (참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현황

    : ('23.7) 반도체 2곳, 디스플레이 1곳, 이차전지 4곳, ('24.6) 바이오 5곳

  이에 올해 12월 중에 이차전지‧로봇·방산 산업의 신규 특화단지 공모*가 

시작된다. 

    * 12월 중 산업기술진흥원(KIAT) 홈페이지에 신규 특화단지 공고문 게재 예정 

< 안건 3.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 및 변경 계획 >

  정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신규 지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산 등 6개 산업과 해당 산업의 

19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한 바 있다. 정부는 원전, 미래차, 

인공지능 등 국내산업 육성 및 보호에 중요한 기술의 신규 지정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12월 중 관련 부처,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개시*하고 

신청된 기술을 대상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검토절차를 거쳐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 12월 중 산업기술진흥원(KIAT) 홈페이지에 기술 지정‧변경 공고문 게재 예정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미국과 중국이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

하기 위해 첨단산업과 자국의 제조기반을 육성하는데 총력적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와 기업이 어떻게 잘 협력하고 전략적으로 추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중대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산업이 글로벌 경쟁대열에서 뒤쳐지지 않고 

선두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조업의 인공지능 대전환(M.AX)과 마더 팩토리 구축 등을 추

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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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김 총리는 “최근 배터리 산업은 전기차 캐즘, 중국의 기술 추격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세대 배터리 기술로드맵을 마련하고, 핵심광물을 

확보하기 위해 고위험 경제안보 품목에 대한 생산자원의 확대도 적극 검토

하겠다”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총괄 및

 신규 전략기술 

지정계획>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박은경 (044-200-2211)

담당자
사무관 권회근 (044-200-2212)

사무관 이정우 (044-200-2227)

산업통상부

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남경모 (044-203-4210)

담당자
사무관 홍승범 (044-203-4214)

사무관 박찬서 (044-203-4215)

<K-배터리 

경쟁력 

강화방안>

산업통상부

배터리전기전자과

책임자 과  장 박재정 (044-203-4260)

담당자
서기관 이우진 (044-203-4266)

사무관 정동호 (044-203-4267)

산업통상부

광물자원팀

책임자 팀  장 정민규 (044-203-5259)

담당자 사무관 차찬석 (044-203-5269)

산업통상부

공급망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종주 (044-203-4910)

담당자 사무관 김현섭 (044-203-491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책임자 과  장 김명곤 (043-870-5440)

담당자 연구관 조창애 (043-870-5448)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

책임자 과  장 정  일 (044-215-4130)

담당자 사무관 임동현 (044-215-41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과

책임자 과  장 윤성훈 (044-202-6720)

담당자 사무관 유형우 (044-202-6727)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용선 (044-201-3840)

담당자 사무관 최용관 (044-201-3846)

기후에너지환경부

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

책임자 부단장 심은수 (044-201-7417)

담당자 사무관 남궁현 (044-201-7384)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책임자 과  장 박재훈 (02-2100-2860)

담당자 사무관 박진우 (02-2100-2865)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책과

책임자 과  장 한덕원 (042-481-5423)

담당자 사무관 구정민 (042-481-5429)

<신규 특화단지 

지정계획>

산업통상부

배터리전기전자과

책임자 과  장 박재정 (044-203-4260)

담당자 사무관 진희철 (044-203-4269)

산업통상부

첨단민군혁신지원과

책임자 과  장 이선혜 (044-203-5150)

담당자 사무관 강진석 (044-203-4154)

산업통상부

기계로봇제조정책과

책임자 과  장 신용민 (044-203-4310)

담당자 사무관 안용열 (044-203-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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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제8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안건 주요 내용

1  K-배터리 경쟁력 강화 방안

1. 추진 배경

 ㅇ 이차전지는 탄소중립과 미래 모빌리티를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기술化
 ㅇ 다만, 이차전지 산업은 전기차 캐즘과 중국 부상이라는 양대 도전 직면
 ⇒ 이차전지는 분명한 미래산업이고, 제조업과 에너지 전반에 파급력이 

큰 기저산업化 되고있어 국가 차원의 산업정책 절실
2. 추진 전략

 가격경쟁에서 차세대 기술경쟁으로 패러다임 전환, 시장 주도권 확보
 ㅇ 현재의 배터리 시장 구조에서 가격경쟁으로 시장주도권 확보는 한계
 ㅇ 전고체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우위 경쟁 및 IP 확보에 집중 필요
 ㅇ 보급형 배터리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 고도화도 병행
 국내 산업 생태계는 소재 중심으로 강화, 광물 확보에 능동적 대응
 ㅇ 해외생산 중심인 셀과는 달리, 양극재 등 소재는 주로 국내생산 중
  - 소재社는 국내 R&D 및 해외수출 역할, “마더팩토리” 선순환의 핵심
 ㅇ 국내 소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필요
 ㅇ 핵심광물의 높은 對中 의존도 → 광물 확보에 보다 능동적 대응 필요
 전기차 및 ESS 수요를 토대로 국내 생산 critical mass 유지
 ㅇ 글로벌 수요처 인근 생산이 일반적, 높은 해외 비중*은 불가피한 측면
     * 셀 해외 생산비중 92.5%, 전기차 중심(70%)의 시장으로 글로벌 전기차 공장 인근 위치

 ㅇ “마더팩토리”로서의 국내 생산기반 유지, 2035 NDC 뒷받침 필요
 ㅇ 국내 전기차 및 ESS 수요 활성화, 방산·로봇 등 신수요 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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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 추진과제

(1) 차세대 배터리 기술 리더십 확보

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ㅇ 2035 이차전지 산업기술 로드맵 수립, 중장기 산업기술 R&D 방향성 제시
     * 상용 배터리 성능 극대화 및 차세대 배터리 기술 선점을 위한 기술목표 등 설정

  - 로드맵의 일관성 있는 이행을 위한 R&D 대형·계속사업* 추진
     * 「배터리 첨단산업 기술개발 사업」(’27~’31) 프로그램化 추진

 ㅇ 전고체 등 차세대 배터리 산업기술* 및 원천기술** R&D 재원 투입
     * 전고체·리튬금속·리튬황 등 차세대 배터리 산업기술 개발(‘23~’28, 총 1,824억원)

    ** 리튬금속·리튬공기·나트륨 등 이차전지 원천기술 개발(`25∼`30, 974억원)

 차세대 배터리 상용화 및 사업화 지원
 ㅇ 차세대 배터리 소재·공정 고도화, 성능·안전성 평가 인프라 구축*

     * 차세대 배터리 상용화 및 전극공정 고도화 3개 사업(‘22~’30, 829억원)

 ㅇ 차세대 배터리 관련 신규 표준 제정, 국내·외 핵심 특허 분석(17억원) 지원
 ㅇ 국민성장펀드 활용, 차세대 배터리 사업화 선도기업에 투·융자
 “LFP plus” 보급형 배터리 소부장 생태계 조기 구축
     * “LFP plus”: LMFP 및 LMR 등, 現 LFP 중심의 보급형 배터리를 고도화한 새로운 배터리

 ㅇ 셀社의 보급형 배터리 생산 확대에 따른 관련 소재 기술개발 지원
  - LMFP·미드니켈·LMR 등 리튬계 및 비리튬계 나트륨 배터리 개발*

     * 리튬계 보급형 배터리 R&D(약 1,100억원), 나트륨 배터리 R&D(3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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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차전지 소재·광물 공급망 강화

 단계별(탐사·채굴→정·제련) 핵심 광물확보 및 소재 생산 지원

 ㅇ (기획) 핵심 광물 전략협력국 선정* → 유형·국가별 맞춤형 협력**(’26)
     * (선정기준) 기존△단순 매장량, △생산량 중심 전략협력국 선정 → 

개선△우리기업 진출현황, △협력 잠재력, △정책공조 필요성 등 종합 고려하여 선정

 ㅇ (조사) 민간 해외 광물 자원개발 조사 지원 규모 상향* 및 융자 확대**

     * 조사 지원 규모 : 기업당 (’25) 약 1.5억원 → (’26) 약 3억원

    ** 융자 예산 확대 : (’25) 369억원 → (’26) 710억원

 ㅇ (투자) 공급망안정화기금 직·간접투자(’26년, 1,000억원) 및 융자지원 확대* 
  - 국내·외 배터리 핵심 광물 투자 시 배터리 기업 및 광업공단 등 

참여한 “투자협의회”를 통해 전문성 강화 및 민간기업과 매칭 유도
     * 규모 : (現) 품목별 고려 X → (改) 경제안보품목 1등급은 최대 2.3%p 금리 우대

대상 : (現) 재무 위주 심사 → (改) 여신 한도가 낮은 기업에 완화된 조건 적용

 ㅇ 고위험 경제안보품목의 국내 생산에 대한 지원* 확대**(‘26)
     * 현재 특정 고위험 경제안보품목의 국내 생산원가와 수입단가 차액 보조(’25년 추경)

    ** 사업 예산 : (‘25) 145억원 → (’26) 291억원

 ㅇ 국내 기초원료 비상 수급 능력 확대를 위해 핵심 광물 비축물량 확대 
및 목표 조기 달성(당초 ’31년 → ’29년으로 변경) 추진

    * 평균 비축일수 : (’22년) 41.8일분 → (’24년) 59.9일분 → (’29년) 100일분 이상

 사용후 배터리의 재자원화 및 재사용 활성화

 ㅇ 배터리 유가금속 재활용 공정 및 회수율 향상 기술개발(450억원)
 ㅇ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장비 보조(’26년 신규, 38억원)
 ㅇ 배터리 全주기 통합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추진 : 부처별 개별 시스템 

구축(1단계, ~’27년) → 통합 포털 개설(2단계, ~’2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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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한 수요 창출

 전기차 및 ESS 수요 활성화
 ㅇ 국내 전기차 수요 진작을 위한 보조금 확대, 개소세·취득세 감면
     * 전기·수소 버스 도입 희망 운수사 대상 구매융자 신설 포함

 ㅇ ESS 중앙계약시장 평가 기준에 공급망 요소를 포함
     * ‘25년 2차 시장 입찰 공고(’25.11), 540MW(3,240MWh) 규모

 ㅇ 해외 주요국 ESS 프로젝트 정보제공 및 수주지원(코트라)
 방산·로봇·선박 등 신수요 개발
 ㅇ 방산·로봇·선박 등 신수요 활성화를 위한 R&D 및 실증 추진
 ㅇ 신산업 배터리 적용 활성화를 위한 표준형 배터리 공급 플랫폼* 구축
     * 46π 등 표준화된 셀을 배터리협회가 공동구매, 스타트업 등의 초기 개발단계에 공급

 배터리 화재 안전성 강화
 ㅇ 高 내열성 소재 및 열폭주 방지 셀 기술개발
     * (소재·셀) 高내열성 분리막(’25∼‘28, 40억원) 및 셀 內 소화약제 적용(’26∼‘29, 57억원)

 ㅇ BMS 안전 제어 및 취급시설 안전 강화 시스템 개발
     * (팩 BMS) 알고리즘 정확도 향상 등 안전관리 및 제어 고도화(’22∼‘28, 758억원)

(취급시설) 배터리 제조시설내 화재위험신호 감지 및 소화시스템 개발(‘25∼‘28, 47억원)

 배터리 삼각벨트 구축
 ㅇ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분야 특화단지 추가 지정 추진
     * 현 특화단지: (새만금) 기초소재 → (포항) 핵심소재 → (청주) 마더팩토리 → (울산) 차세대

 ㅇ 특화단지별 특성을 반영한 R&D 및 인프라 지원 강화
     * 첨단전략산업(이차전지 포함) 특화단지 R&Dˑ인프라 사업(‘24~’28, 410억원)

 ㅇ 특화단지 간 연계를 위한 ‘배터리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구축
     * 지역별 旣 구축된 설비를 종합한 디지털 DB 구축, 정보공유 및 사용 활성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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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계획

1. 개요

 ㅇ 정의: 첨단전략산업 관련 혁신생태계 조성 및 투자‧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6조에 따라 지정한 지역

 ㅇ 현황: 반도체‧이차전지 등 4개 산업, 12개 특화단지 지정*

     * (‘23.7) 반도체용인·평택/구미, 디스플레이천안·아산, 이차전지청주/포항/새만금/울산

(’24.6) 바이오대전/화순/인천‧시흥/춘천‧홍천/안동‧포항

 ㅇ 지원: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에 3,487억, 전·후방 기술개발, 
테스트베드 등에 290억(‘24~’28) 지원

2. 신규‧추가 지정 필요성

 ㅇ 신규지정: 첨단전략산업으로 旣지정된 휴머노이드(로봇), 항공엔진
(방산) 제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화단지 신규 지정 검토 필요

 ㅇ 추가지정: 全주기 벨류체인 구축*을 위해서 기초원료 중심의 이차
전지 특화단지 추가 지정 필요

     * 니켈‧리튬기초원료(無) ↛ 전구체중간소재(새만금) → 양극재4대소재(포항) → 셀(청주‧울산)

3. 향후 계획(안)

 ㅇ (‘25.12~’25.初) 로봇·방산·이차전지 신규 특화단지 공모
 ㅇ (‘25.上) 전문가 자문단 구성, 특화단지 소위 개최 및 검토
  - 특화단지 소위원회에서 ｢신규 특화단지 지정(안)｣ 최종 마련
 ㅇ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신규 

특화단지 지정(안)｣ 의결, 산업부장관 지정



- 10 -

3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 및 변경 계획

1. 개요

 ㅇ 정의: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국민경제적 효과가 큰 기술 
중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지정되는 기술

 ㅇ 현황: 6개 산업, 19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
     * (‘23.5) 반도체 8, 디스플레이 4, 이차전지 3, 바이오 2, (’24.12) 로봇 1, 방산 1

2. 검토 대상

 ㅇ 신규지정: 경제 전반의 혁신을 촉진하거나 경제 안보에 중요한 
기술 中 관계부처, 업계의 기술 지정 수요가 있는 기술

 ㅇ 추가‧변경: 기존 6대 첨단전략산업 내에서 첨단전략기술로 추가 
지정이 필요하거나, 旣지정된 19개 기술 중 변경이 필요한 기술

3. 향후 계획(안)절차 

 ㅇ (‘25.12~’25.初) 관계부처, 기업, 협‧단체 대상으로 수요조사
 ㅇ (‘25.上) 기술소위원회 산하 전문 분과 구성, 신청 기술의 지정‧

변경 필요성 검토 및 평가
  - 기술소위원회에서 ｢전략기술 지정‧변경(안)｣ 최종 마련
 ㅇ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최종 ｢전략기술 지정‧변경(안)｣ 의결
 ㅇ 산업부 장관의 첨단전략기술‧산업 지정 고시


